


“이�발표논문집은�2015년도�정부재원(교육부)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발간되었음.”

(“This�work�was�supported�by�the�National�Research�Foundation�of�Korea�Grant�funded�

by�the�Korean�Government.”)



- iii -

●●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 정부의 조

직 개편 방향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

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발제 논문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과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 선생

님들, 그리고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불

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축사를 허락해 

주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국가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직발

전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류근관 통계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경제체제와 국민의 생활, 

정부행정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정책 난제의 출

현은 단일 행정기관의 관할 범위를 초월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

회 등 다양한 부문의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는 조직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

화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젠더 간 사회적 대립의 심화는 이해당사자 집단들 간

의 정책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탁월한 조정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정책문제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임 준 형
(한국조직학회 회장,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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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스마트 조직,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 조직, 기관별 업무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부문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조직, 위기로부터 국가공동체의 신속한 회복탄

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해 그 간의 정부조직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국민의 요

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구성 원칙과 기준,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난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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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

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세미나 개

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관

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요즘 매우 시의적절한 세미나

를 개최하신 한국조직학회 임준형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진과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창원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

니다. 

인수위원회 안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처

를 분리하거나 통폐합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5년 동안 나가야 할 국정운

영 비전과 주요 정책을 담는 정부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슨 제퍼슨 대통령은 “정부의 구조는 20주년 독립기념일마

다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210여년 전 미국의 상황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조직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명언이라고 생

각합니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융합의 시대를 이끌어 나

이 용 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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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는 ‘융합형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입니

다. 클라우드로 정부부처 서비스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정책문제는 여러 분야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정책난

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처간에 영역을 나누고 관할 분야만 다뤄서는 안됩니다.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전에 없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조직 구조만의 변

화로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함께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 부

처간 협업을 장려하는 인사제도 및 예산운영 방식의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융합형 정부를 구성하되 정부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

를 융합형 정부로 재설계 하더라도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의 업

무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각 부처가 

최적의 규모로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정부조직을 구조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합니

다. 정부부처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

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작지만 강한 정

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

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를 혁신하는 일을 완수해 낼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 당선인은 공

약사항으로 청와대 규모를 축소하고 민간의 여러 전문가들을 두루 모셔서 민관 합동위원

회를 통해서 정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많

은 전문가분들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우리 사회 변화를 이뤄나가는 길에 동참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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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걸음인 정부조직개편의 논의 단계에서도 오늘 참여하신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

며 활발한 학술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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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으로 주

최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세미

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신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겸 

한성대학교 총장이신 이창원 박사님, 한국조직학회 

임준형 회장님 및 임원진, 윤경준 한국행정개혁학회 

학회장님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신냉전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 가운데 경제, 과

학기술, 외교안보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

서 그대로 주저앉을지가 결정됩니다. 빠른 속도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려

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청사진을 준비하며 공정과 

상식, 법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복원, 저성장 극복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만들

기, 양극화 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 등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해 나갈 

이 태 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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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 모든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바는 결국 ‘미래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이라고 생

각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구조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술변

화에 대응하여 달라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과 함께 정부조직의 혁신적 개편방향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정부 혁신의 핵심은 효율성과 투명성, 그

리고 융합과 협업입니다. 혁신은 민간이 더 잘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

부와 시장간 협력관계를 재설정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조

직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

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에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

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국민과 국익을 중심에 놓고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부, 국민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정부 

조직 형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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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토론하는 자

리에 국민의힘 이용호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

규의원님과 함께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토론회

를 준비해 주신 한국조직학회 임준형회장님, 한국행

정개혁학회 이창원이사장님, 한국조직학회 김서용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류근관 통계청장님을 비롯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중첩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들에 발맞춰 정부의 역할과 앞으로의 정

책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및 다

양한 미래산업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기후

대응 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과 국가 데이터 관리조직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변

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정부 차원의 정책과 조직개편 대책 마련이 필요

김 영 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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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느끼며 개편 이후 예상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한 대응 등 또한 정밀하게 준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과 국정운영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여･야 정

책위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차기 정부

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견을 나눠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남기며, 세미나 개최

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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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이창원입니다.

금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기획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님,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조연설을 통해 소중한 말

씀 전해주실 류근관 통계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세미나의 공동 개최

를 위해 힘써주신 한국조직학회 임준형 회장님, 한

국행정개혁학회 윤경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출범 후 지난 74년간 무려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조직의 평균수명이 2년이 채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압축성장’과 ‘압축민주화’를 함께 달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

니다. 즉, 우리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부조직개편이 

졸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정부조직개편

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창 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한성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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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우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요구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 분야만 보더라도, 재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 한파가 벌써 2년을 넘어서고 있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2% 내외까지 추락하였으며, 외국자본은 우리

나라의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여야 하고, 정부는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획기적 생산성 제고가 이뤄

지도록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즉,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 가

능한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조직 내부의 

운영 효율성과 기능적 효과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새 정부는 

틀림없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은 정부의 정책을 담는 그릇이며, 이러한 그릇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정부조

직개편은 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리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까지는 45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과학기술혁신 그리고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

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혜가 함께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타당한 정책 아아디어를 공유해주

실 것으로 기대하며,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가톨릭대 박광국 교수님, 영남대 이환범 교수

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발제자로 수고하실 성균관대 김근세 교수님, 한성대 조문석 

교수님과 김은주 교수님, 서울대 고길곤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

막으로, 오늘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해주실 고려대 윤견수 교수님, 연세대 문명재 

교수님, 세종대 이창길 교수님,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님, 서울신문 박현갑 논설위원

님, 월간조선 배진영 부장님, 경북대 정홍상 교수님, 통계청 안형준 국장님, 연세대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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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 교수님, 문화일보 조해동 경제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과

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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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과제

김근세(성균관대)

I. 서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의제를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국정비전 및 목표와 주요 국정과제로 기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정부조직

개편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Peters, 1992). 먼

저,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 도구의 

재설계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조직개편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정치집행부가 

기존의 정부관료제를 장악하기 위한 지랫데의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

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국정과제를 성실히 실천한다는 인상을 대국민에게 전달하

는 의식과 상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변화에 조직의 정당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기능 및 기구에 대한 재설계 노력을 해왔다. 과거에는 정부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을 부분적으로 개편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빈번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성찰에 기

반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 2016). 지속적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가 기존 제도를 대체하기도, 결합하기도, 표류하기도,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누적적 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현재 한국 정부조직은 과거의 다양한 제도적 질서가 누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개별 부처의 문제해결을 넘어 한국 정부

조직 제도에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경제성장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발전국가 관료제에 대한 개혁을 위해 1987년 

이후 민주화, 1997년 이후 시장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패러다임의 행정개혁과 정

부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왔으며, 여전히 한국 발전국가의 제도적 지속성도 존재한다.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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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발전국가의 제도적 맥락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제도변화의 선택적 친화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관리재량과 성과책임의 이론적 기둥에서 전자는 왜소화되고, 후자는 과대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와 녹색국가, 인구구조변화와 고

령사회, 디지털경제와 사회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

국가의 계층제적 국정관리에서 보다 민주시장주의 국정관리로의 전환을 포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역동적이고 복잡한 행정환경의 복합적 난제에 대응

할 수 있는 복합적응체계(complex adaptive system)가 요구하는 유연한 정부, 기존의 정부

관료제 중심의 통치에서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치의 정부조직설계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제도화되어 새로운 정부 출범시 어느 정도 기대되

는 행위로 사회적 정당성과 상징적 정치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조직 

제도변화에 미치는 의미와 정부조직개편이 추구하는 행정의 정치적, 관리적,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주요한 과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Ⅱ. 행정환경과 행정이론의 진화

1. 새로운 행정환경의 요구

정부조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에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적 양극화: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보수와 민주 진영의 양극화 현상

은 한국사회의 갈등/간격을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과 격차사회의 심화, 

계층간 소득 및 자산 격차, 계층간 이동 사다리의 상실, 지역간 격차, 세대간 갈등, 젊은 세대

의 심화된 젠더갈등 등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갈등을 노정한 것으로, 향후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공론의 장에서 담론을 통한 사회적 타협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와 녹색국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이 구체화되어 탄소

중립경제와 녹색국가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녹색국가는 규제의 이념과 민주적 절차가 

자유민주주의 보다는 생태민주주의(ecological democracy)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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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Eckersley, 2004: 4). 즉 규범적으로, ‘생태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성(ecologically 

responsible statehood)’을 강조하고, 녹색운동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

능한 사회의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수용한다. 동시에 녹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수단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국가를 민주적 공적 가치의 구현체로 이해한다. 

환경규제와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녹색국가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Eckersley, 2004: 

11-13). 첫째, 녹색국가는 강한(strong), 효과적인 국가이다. 환경 복원을 촉진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 피해를 낳는 행위들을 규제하는데 강력한 국가가 요구된다. 또한 지속가능사회가 

시민들 삶의 기회에 있어 사회적으로 퇴보하는 사회가 아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원을 재

분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녹색국가는 좋은(good) 국가이다. 국가는 

종 다양성, 생명지원 서비스와 같은 진정한 공공재를 보장하는 ‘공적인 생태 신탁인’의 역할

을 수행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녹색국가는 환경보호와 환경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집단적 행

위를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국가 영토나 다음 세대를 넘어서는 사회적 생태적 비용의 붕괴

를 방지하는 책임성을 갖는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녹색국가의 심의민주주의와 생태민

주주의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정제도로 Dryzek(2005)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와 시장의 질서에서 상당히 자율적인 녹색공론의 장 (green 

public sphere) 확립한다. 둘째, 국가행정에서 녹색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향

력 확대를 위한 담론제도설계(discursive design)의 개발로서, 공론조사(public inquiry), 환

경조정(environmental mediation),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행정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확충한다.

셋째, 디지털정부로의 전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경제, 디지

털사회의 도래는 효과적인 디지털정부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정부는 "디지털 기

술과 데이터를 정부와 그 외부관계 (시민, 기업, 사회, 비영리기구, 국제기구)에 도입, 응용, 

활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Lips, 2020: 9). 이러한 디지털정부는 서비스국가, 개방적이

고 투명한 정부, 스마트정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관여의 공공부문개혁을 요구한다. 특히, 

서비스국가(service state)의 차원에서 디지털정부는 기존의 규칙지향적 정부의 칸막이 구조

와 일선관료의 강력한 고객관계를 연계적이고, 고객중심의 대응적인 통합정부의 접근으로 

대체한다. 즉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 서비스 수렴과 통합, 고객에 통합적 대응의 새로운 비즈

니스논리의 디지털 시대 공공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정부는 

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전자정부(e-government), 모바일정부(mobile government), 통

합정부(integrating government), 시민지향정부(citizen-centered government), 디지털기반

정부(digital-by-default government), 데이터기반정부(data-enabled government)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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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향한다 (Lips, 2020: 82-93). 

넷째, 저출생 고령사회의 도래: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저출생 고령사회로의 

변동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구절벽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

로운 행정수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인간의 생존과 행복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인 휴먼서비스(human services)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직은 다양한 

휴먼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고객의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적 

전달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즉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네트워크를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정책목표에 대한 가치갈등과 정책수단의 모호성

을 갖는 난제의 정책문제에 대응하는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oliba & 

Koppenjan(2016은 복합적응체계(complex adaptative system)를 제안하는데, 이는 “체계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작동하고 있어, 전반적인 행태는 체계 내에 내재된 다양한 행태의 총체적

인 합으로 등장되는 결과로 이해한다”. 정보의 부족, 가치갈등의 모호성에 기반한 공공문제

의 복합성, 상이한 이해와 지각을 가진 행위자의 전략적 복합성, 상이한 문화와 사회적 배

경, 공공/민간영역, 중앙/지방정부의 제도적 복합성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리방안을 강조한다. 체계적 사고, 현재를 넘어 미래의 전망, 암묵적 지식의 활용, 불확실성

과 모호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상황인식(situational awareness)을 가지고, 복잡한 거버넌

스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리자로서 정부조직을 요구한다. 

2. 행정이론의 발전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이론의 이념(idea)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행정이론의 전개과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른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그림 1>과 같이 크게 법 지향으로부터 서비스 지

향, 시민 지향의 관점으로 진화하는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Bovaird & Loffler, 2016).

첫째, 전통행정이론: 합법성과 법 지향: 전통행정이론의 초점은 합법성에 기초한 효율적

인 행정제도 구축이며, 특히 정치-행정이원론의 관점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분리된 행정은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으로, 이는 국가의 본질적이고 독점적인 합법적 권한행사

를 계층제적 거버넌스를 통해 합법성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공직사회로 제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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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공공관리론: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지향: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재정압박으

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 행정이론이 등장하였다. 구체적

으로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고객선택의 유연성과 대응적인 서비스,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가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행정개혁의 흐름은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으로 정리되었다 (Hood, 1991).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에서 

산출되는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성과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셋째, 공공거번너스론: 삶의 질과 시민 지향: 신공공관리론의 개혁 경험에서 관리의 효율

성을 제고되었지만,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행정에서 민주정치적 

성격의 논의가 제외되면서, 1990년대 후반 신거버넌스 이론이 이러한 비판의 대안으로 등

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이론은 공공정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 관심을 둔다. 즉, 공공거버넌스론은 결과보다도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거버넌스론은 신공공관리론에서 언급되는 공공서비

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의미의 고객이 아닌,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참

여를 강조한다. 

<그림 1> 행정이론의 진화

                                  ※ 자료: Bovaird & Loffler(2016: 20)의 재구성.

3. 정부조직설계의 패러다임 

한국 정부조직설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조직의 패러다임을 개관할 필요가 있

다. 정부조직의 패러다임은 크게 관리주의, 다원민주주의, 시장주의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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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Rosenbloom et al 2022; Peters, 1996; 김근세, 2000).

첫째, 관리주의 패러다임은 전통적 행정이론에 기초한 정부관리 모형이다. 이 모형은 

Max Weber의 관료제 조직원리에 따라 정치중립적인 관료, 계층제와 규칙, 영속성과 안정

성, 내부규제, 평등성 등을 강조하면서 행정의 통제성과 내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행정과정

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권위적으로 사회집단에 집행(execution)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Peters, 1996). 따라서 이 모형은 통일적이고, 집권적이며, 예측 가능한 관리가 가능한 관료

제의 조직설계를 선호한다. 이 정부조직 패러다임은 초기산업사회의 공장제적 제조업 조직

에 적합한 모형으로 후기산업사회의 서비스산업 조직의 모형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진 것으

로 지적되었다 (Albrecht, 1988, 82-90).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행정 실무사회에 있어서는 정통적인 조직모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다원민주주의 패러다임은 관리주의 정부조직에서 가정하는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비판하면서 조직내외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보다 평평한 조직(flatter 

organization)을 제안한다. 이 모형의 장점은 조직 내부에 상명하달로 하위직 조직구성원에

게 계층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직무수행을 

통한 동기부여와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과정을 정부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단순히 정책을 권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이해집단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정부조직유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관리주의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통일적이고, 집권적인 

관료조직 보다는 정부조직의 다원화(organizational pluralism)를 선호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정부조직은 통일적인 부처조직 이외에 독립기관, 독립규제위원회 등의 다원적 정부조

직과 관리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정부조직의 시장(market) 패러다임은 관리주의 정부조직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집권적, 통일적 관료제 조직으로 비판하면서, 내부시장의 경쟁원리를 강조한다. 

즉 정부조직에도 시장유인을 도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 중 상업기능은 공기업

화,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민영화, 그리고 정책집행 및 서비스전달기능은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주는 책임운영기관화(agencyfication) 모형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기관 간의 계층적 

국정관리(hierarchial governance)에서 기관 간에 성과계약관계의 시장적 국정관리(market 

governance)로의 전환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이상의 세 가지 정부조직 패러다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다원화된 사회

와 복합적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주의적인 패러다임

에서의 합리성 원리는 유지하지만, 이에 보다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정부조직 패러다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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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4. 발전국가 행정구조의 유산

우리나라 정부조직제도의 원형과 제도적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행정부 경제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발전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발전국가 행정구조와 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Johnson, 1982; Kim & Park, 2016).

첫째, 발전국가는 입법부중심의 행정보다도 집행부중심의 행정체제를 발전시켰다. 

Johnson은 일본의 정치체계가 관료제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왔으며, 의회는 일종의 고무도

장인 “꼭두각시 의회(puppet-Diet)”로서 이해하였다(Johnson, 1982: 50). 정책결정은 전적

으로 부처 내부에서 내각의 법률안이 고안･기안되고 의회는 승인을 위해 그것을 자민당으

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집행부중심 행정의 특징은 Rosenbloom(2000)이 

주창한 입법부중심 행정(legisla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과 대비된다. 경제발전

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입법부의 정치적 프로세스는 행정의 능률성 관점에서 

낭비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기술관료에 의해 관리되는 계획합리성의 논리는 한국 발전국가

의 전개에 있어서 지배적이었다.

둘째, 경제성장은 한국의 경제기획원과 일본의 통상성과 같은 선도기관에 의해 기획되고 

집행된다. 이것은 발전국가가 계선부처들과 관계에서 강력한 중앙관리기관을 가짐을 의미

한다.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부조직이 대단히 집중화, 집적화되

어, 중앙관리기구의 비대화, 기획중심의 권위적 조정, 집권적 정책과정이 강화되었다.

셋째, 발전국가는 경제생산기능을 강조하는 반면,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통합기능을 경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국가의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에 두어진다. 이러한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로, 국가의 생산기능이 발전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구조화된다.

넷째, 발전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정, 금융, 산업 정책

의 묶음인 정책패키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개입한다. 특히, 국가는 수출기업들을 지원･보
증하기 위해 많은 공기업들을 설치하며, 행정지도와 같은 직접적 개입방식을 이용해 기업부

문을 지도한다. 또한, 한국의 사례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군부 엘리

트 중심의 권위주의적 체제에 의해 이끌어졌다. 이러한 점은 경제발전의 기획과 추진에 있

어 국가집권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 _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공동주최 특별기획세미나

Ⅲ. 정부조직개편의 쟁점과 과제

새로운 행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행정환경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정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합적응체계가 요구된다. 기존의 정부조직의 관리주의 접근을 넘어, 정치

적, 시장적 접근을 포용하여 협치의 전문가정부(professionalized government), 열린정부

(open government), 연계/통합정부(joined-up/integrating government)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한 핵심행정부과 중앙관리기구의 합리

화,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다원화,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활성화, 규제위원회의 독립화, 집

행기능의 분화를 위해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내실화, 그리고 서비스기능의 통합서비

스 확대와 시민서비스 제도화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핵심행정부의 합리화 

우리나라 핵심행정부는1)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국무총리라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간의 중첩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근세･정용덕, 

1996; 정용덕 외, 2021: 211-19).

첫째, 정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비대화에 따른 부작용,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실의 부실한 기능화의 문제점이 야기된다.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집중은 발전국가의 모

든 역량을 동원하는데 효율적으로 기능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국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정치행정구조의 다원적 대응에는 정합성이 떨어지는 핵심행

정부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이중적 계층구조는 중첩적인 관리, 감독

관계로 일선부처에 부담이 크고,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조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부처 간의 정책갈등이 대통령비서실내 부서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정책조정을 어렵게 하고, 이 갈등조정에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1) 핵심행정부란 행정수반, 내각, 위원회, 부처 등으로 구성되며, 중앙 행정부의 정점 및 심장부에서 국가정

책결정을 관장하는 일련의 제도, 망, 행위자들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정책들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정부기구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내 최종 조정자로써 행동하

는 모든 조직 및 구조들”이 포함된다(Dunleavy & Rhodes, 1990). 핵심집행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대안으

로,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행정수반의 개인지배모형, 행정수반의 참모단모형), 내각에 의한 통제 (내각

정부모형, 장관정부모형), 관료제에 의한 통제 (부처할거주의모형, 집합적 공무원단모형), 그리고 분할결

정모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Dunleavy & Rhodes, 1990; 김근세･정용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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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략적 국정운영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계층제적으로 조

직화된 핵심행정부 구조는 대통령 비서실과 각 부처가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계되어 비서관

들이 각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에 많이 간섭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핵심행정부는 각 부처의 일

상적인 정책 및 사업의 미시관리에 거리를 두고 국정운영전반에 걸친 전략적 기획 기능에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넷째,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국무총리간의 계층제적 핵심행정부는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

어 있다. 국정운영의 성과는 대통령이 받고,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는 국정운영방식은 대통

령책임제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 소위 ‘방탄총리’의 유형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행정부의 재설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순수 대통령중심제 방식: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를 기본적으로 순수 대통령제로 해석

하여,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정운영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한다. 국무총리는 미국의 부통령처

럼 의전기능과 대통령이 특별히 위임한 기능에 한해 수행한다. 이에 따라 보좌기구도 대통

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을 통합하여 미국형의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로 개편한다. 대통령실은 국정전반의 관점에서 전략적 기획기능을 수행하고, 국

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조정 및 결정기구로 작동한다. 현행 국무총리 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도록 하되,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에 통합된다. 이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국정의 권

한과 책임의 일원화로 행정적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정책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면서도 정책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국무총리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이원집정부제 방식: 핵심행정부의 분할결정 모형(segmented decision-making 

model)으로서 프랑스형의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핵심행정부의 분업구조를 추구하는 대안

이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정책 등 주로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

내정책 중심의 내치(內治)를 담당하도록 한다. 대통령은 내치를 중심으로 한 일반행정에 관

한 실질적인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명확하게 위임하고, 그 성과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지게

끔 한다. 이러한 기능조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도 재조직한다. 국

무조정실은 내치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부처간 정책결정과 조정을 수행한다. 이 대안의 장

점은 분업에 따른 국정관리자의 통솔범위 축소로 실질적인 국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점이다. 단점은 직선 대통령이 정책결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현실 정치적 성향 여부에 

따라 국무총리와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완화 방식: 이 대안은 현행처럼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를 근간

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에 집중된 업무를 국무총리실에 좀 더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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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비서실이 부처의 정책사업에 대해 계층제적이고 미시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지양하는 

대신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책영역별로 세분된 수

석비서실의 기능은 폐지한다. 대신에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처럼 여러 정책분야에 걸친 사

안을 다루는 위원회 형 조직으로 개편한다. 정책영역별 세부 사안은 가급적 지양하여 부처

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과감히 분권화하되,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정책조정 및 평가를 담당

하도록 한다. 이 대안의 장점은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비

교적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상황변동에 따라 다시 권한이 대통령실에게

로 재집중될 우려가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행정부에 대한 정책결정권한은 행정수

반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리기구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관리기구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조달청, 감사원 등 

각 다기적인 행정기관이 계층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관리기구의 비대화는 중

앙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의사전달 및 결정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계선부처

의 참여와 민주적 행정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핵심행정부의 모형을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모형에서 내각에 의한 통제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기본적으로 중앙관리기구의 성격이 통제지향에서 보다 더 조정/지원지향으로 확대 되는 

것이 유연한 분권적 정부조직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관리기구의 권한은 지속적으

로 관리재량권 위임(let managers manage) 원칙하에 일선부처에게 이양하고, 참모기구의 

기능은 중립적인 위치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예산실의 기능을 경제부처 

보다는 중립적인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의 방향이 기존의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국가를 포괄하는 기능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2. 대통령자문위원화의 활성화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ssion)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한 유형으로 

계선관료제와 차별성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Sheriff, 1983; 김근세･박현신, 2007). 첫째, 과

제 접근법에서 볼 때, 계선관료제는 일상적/비일상적인 국정과제를 수행하지만, 정부위원회

는, 정부관료제의 운영을 점검하는 행정개혁 기능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의 초일상적인

(supernonroutine, archi nonroutine) 과제를 수행한다. 둘째, 이념적 접근법에서 볼 때, 국

가행정기구의 근간인 정규적인 관료기구로는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중립적인 ‘정당성

(legitimization)’ 기능을 정부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는 현대 다원주의사회의 국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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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투입정치를 국가기구에서 수용하는 ‘참여국가(participative 

state)’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참여국가의 환경에서 일반국민에게 독립성과 객관성이 담보

된다고 지각되는 거버넌스를 가지는 정부위원회 기구는 시민참여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위원회 기구는 ‘무슨(what) 성과를 달

성하였나?’ 보다는 국정현안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인 ‘어떻게(how) 성과

를 달성하는가?’의 측면이 부각된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공적 가시성 측면에서 위원회는 위

원의 구성을 사회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관료제적 행정기구의 문제해결 능력과 상대적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관료제 

및 국가기구를 효율적으로 조정･통제하여 보다 나은 국정운영결과를 산출하기보다는 정치

적 인기관리에 집중하여 여론에 초점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자문위원

회정부조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대통령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정책과정에 참

여시킴으로써 결정된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시키고 자신의 국정철학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여 대통령 의제를 정책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Peters & Barker, 1993: 

1-3; 김근세･조규진, 2009).

첫째, 현대 민주국가의 원리는 지속적인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가능한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방향을 부과하기 보다는 시민사회 집단들의 의견 개진을 허용할 

경우 정책형성이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책자문을 수용하거나, 요청하는 

그 자체가 국가 정책결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사회에 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정보/지식의 발전 속도는 행정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

상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동적으

로 자문을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자문으로 필요한 정책정보를 창출한다. 이에 일반 관료

들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자문위원회가 기능한다. 

셋째,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문을 수용하고, 요구하게 된다. 행

정문제의 복잡화에 따라 정부는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자세하고도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사회문제를 둘러싼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가 형성되면서 공

공문제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개진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한 무

대 중 하나가 대통령자문위원회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새로운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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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기획하고 이를 추진할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게 된다. 이 경우 기존 정부부처의 기능을 

재구성하는 방식과 대통령자문위윈회 기구를 활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의 경

우, 역사적으로 정권에 따라 예를 들어 산자부의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하거나, 해양수산부

와 같이 신설-통합-분화하는 조직승계를 거치면서 조직기억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처의 정책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의제는 대통령자문위원

회 기구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행정환경이 요구

하는 국정과제인 정치경제적 양극화,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디지털정부는 복합적 행정가

치를 요구하고 법부처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난제로 정책조정에 유리한 위원회 기구가 효과

적이다. 현재 대통령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총리소속의 녹

색성장위원회 기구가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책기획의 청사

진을 세우고 국정과제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과제를 심의하고 정부관료

제와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국정과제위원회 성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정수

반이 위원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하고, 위원회 활동의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중앙행정기관 설계의 다원화

영국의 1960-1984 기간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한 Pollitt(1984)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부

조직설계 원리를 정리하였다. 첫째, 기능원리(functional principle)는 국민전체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기능으로 설계한다. 둘째, 유사원리(like-with-like principle)는 동

질적이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공동 활동영역(예, 고객)을 부처기능으

로 설계한다. 셋째, 내각대표원리(cabinet representation principle)로 모든 정부활동이 내

각기구에 대표될 수 있도록 부처기능을 설계한다. 넷째, 대부처주의(principle that a small 

cabinet would function better) 원리는 내각의 의사소통의 질을 제고하고, 정책조정에 유리

하도록 소수의 대규모부처로 부처기능을 설계한다. 그는 어느 한 정부기능 설계 원리에 의

해 정부조직개편이 일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한 부처의 기능

설계에 있어 모든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의 두 가지 조직설계 원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적 접근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가치를 제고하는 조직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각

대표원리는 정치적 접근으로 다원주의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라는 행정가치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대부처주의원리는 집행부리더십(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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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hip)의 행정가치를 강조하는 조직개편의 원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갈등적인 

행정가치들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고, 따라서 정부조직의 설계시 이러

한 시대적 행정가치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기능의 유형에 따라 기능적 목표, 국가지출의 성격, 기능수행 방식, 정책과정 

등에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그 결과 상이한 거버넌스 방식과 행정구조 속성을 요구하게 

된다 (Offe, 1975; Cawson, 1982; 김근세, 2001)

첫째, 국가안전의 합의기능은 법, 물리력, 정치와 같은 기제를 사용하여 자본주의국가 유

지의 근간이 되는 사회계약을 강제하는 기능으로, 대체로 합의기능은 중앙정부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 헌법, 법률 등에 명시된 정부규제를 엄격히, 충실하게 적용하는 합의기

능이 취할 수 있는 주요한 거버넌스는 관료적(bureaucratic) 유형이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

어 사회질서 유지는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이

에 따라 합의기능의 의사결정은 권위주의적 조정방식을 취하게 된다.

둘째, 경제생산기능은 국가재정을 매개로 자본축적을 증진시키는 기능이다. 생산기능에 

투입되는 국가지출은 사회(생산)관계 유지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적 성격을 가지는 합의기능

과는 달리, 투자적인 성격(social investment)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합의기능처럼 생산기능 

또한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정치적으로 통제가 적은 준정부기

관을 활용하기도 한다. 계급갈등이 활성화된 후기자본주의체제하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

조건의 확보는 자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는 생산기

능을 조합주의적인 거버넌스방식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계급의 합의를 구해

야 하므로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구의 의사결정은 협의적인 방식이 효과적이다.

셋째, 사회통합기능은 자본과 노동의 갈등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을 

완화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다. 통합기능에 투입되는 국가지출은 주로 노동자

를 비롯한 하층계급의 물질적 소비조건의 확보나 지배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이데올로기 확

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비적 성격(social consumption)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자본민

주주의체제 정당성의 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기능은 주로 참여적, 분권적 방식

이 요구되는데, 지방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전국적 국가기구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Saunders, 1982). 통합기능은 자신의 기능적 목표인 자본주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사회계급의 정치적 투입요소를 흡수해야 하며, 국가가 사회정책의 결정

에 있어 중립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

구는 다원주의적(pluralistic) 거버넌스방식이 요구된다. 

국가행정기구는 역사적으로 발전된 합의, 생산, 통합이라고 하는 삼중의 국가기능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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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거버넌스 유형과 정책 및 관리구조를 가진 복합체, 즉 삼중 국가관료제로 이해할 수 있

다(김근세, 2001). 미래의 국가행정 목표가 과거의 경제성장을 넘어 민주행정, 사회통합, 삶

의 질 등 복합적 국가기능의 균형을 추구하려면, 그 기능 성격에 적합한 거버넌스 양식을 탐

색하는 상황적합접근법(contingency approach)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본

적으로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제행정기구는 전문가들의 기획 및 분석과 정책공동체를 통

한 조합주의적인 기능원리의 정부조직설계가, 반면에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사회행정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방식의 내각내표원리의 정부조직

설계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 규제위원회의 독립화

규제위원회는 계선 관료기구와 달리 독립성을 가지면서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수행

하고,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

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그 특성은 행정기구의 독립성, 합의성, 준입법권

과 준사법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훈, 1993: 404-405). 이러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법으

로 첫째, 위원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인준을 얻어 초당적으로 구성하고, 일단 임명된 후에는 

단순한 정책에 관한 의견차이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며, 둘째, 구성원의 교체도 순차적으

로 하게하며, 셋째,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외부, 특히 행정수반으

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하게 하는 것 등이다.2) 

따라서 독임제와 차별적인 규제위원회의 제도적 요건으로 대표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김근세･김윤정, 2018: 50). 첫째, 정치권력의 도구인 행정기구의 설계는 조직관리 기능을 

넘어 상당히 정치적 기능을 표현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한 사회의 소우주이며, 정부관료제

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고려사항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Seidman, 1970: 13). 여

기서 대표성은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기구의 의사결정 무대에 참여하고 포

함하는 것이다. 즉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정당의 추천, 다원적 이익집단의 대표, 다

양한 사회경제적 출신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표관료제의 성격을 의사결정구조에 반영할 

2) 독임제 기구와 비교되는 위원회 기구의 조직특성에 관해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형태인 독립

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와 소속규제기관(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규

제기구의 조직형태에 따라 조직환경의 영향과 의사결정과정이 달라지고, 이는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것이다 (Meier, 1980). 특히, 독립성의 측면에서, 소속규제기관은 부처의 정책결정과 부처 내 

정책지원 및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규제기능에 대한 영향력과 제약이 내재적으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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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분리된 기구로, 대표성을 가진 조직형태이다(Krislov & 

Rosenbloom, 1981: 86-87). 일반적으로, 이 기구는 정부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비당파적이

고, 준입법적, 준사법적 행정기구로 설립하여 정치적 이슈를 완충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둘째, 독립성은 집행부의 행정수반과 계선부처 장의 직접적인 감독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독립규제위원회 제도를 최초로 설계한 Progressive Movement 

주창자는 단일 정당의 통제부터의 독립을 의도하였다(Shapiro, 1997: 279). 한 대통령의 재

임기간에 위원회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없도록, 위원 임기를 길게 하고 중첩적으로 교체하

도록 설계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였다. 이는 당시 엽관제하에서 단일 정당 지배로부터 파생

되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부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처방책이었다. 

우리나라 규제위원회 기구는 대표성과 독립성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근세･김윤

정, 2018). 먼저 대표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규제위원회는 다원적 이해집단을 대표하기 보다

는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

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임기는 이에 못 미치고, 정권교체기에 위원장의 교체 

빈도가 높아 위원회 기구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

지는 5개의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임기가 36개월 미만으로 나타난다는 것, 특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정권교체기에 대부분의 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된 점은 정치상황으로부터 위원

회가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지위의 독립규제위원회들은 독립성을 담보하

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 대통령이 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하기는 하지

만 특정 당에서 과반수 이상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은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나 자의적 해임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하명, 2003). 또한,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들은 해임보호조항을 두어, ‘독립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황의관, 2014). 이때 해임보

호조항은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해임에 부

담을 주고 있다.3) 

3) 예를 들어,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의 경우,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는데 이때 위원의 임기는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를 채택하고 있으며, 총 6년의 시차를 가진다. 이

러한 방식의 임기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덜 

정치적인 기구로 만들게 되고, 임기가 길어질수록 여러 정부에 걸치게 되므로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초월하게 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황의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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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내실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이론적 기반은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consolidating and devolving authority) 

전략에 따라(Aucoin, 1995), 정책개발부서는 통합하고 서비스전달부서는 분화하는 조직개

편을 처방한다. 이는 상이한 복합적 기능을 거대한 관료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이를 정책개발

-집행 기능별로 분리하여 기능에 따른 행정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집행기능을 서비스운영기관으로 구조적으로 분화시켜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행정서비스 

생산의 내부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체계는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 모형에서 탈피하여 보다 시

장적이고 신축적인 관리체계를 채택하는데(Peters, 1996), 그 핵심은 관리구조의 초점이 투

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의 전환에 있다.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구조의 기본개념은 구

조적 분화, 관리위임과 성과계약으로 요약될 수 있다 (Hood, 1991; Schick, 1996; Talbot, 

2000).

우리나라에 2000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도입되어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하

여 관리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의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운영에 있어 관리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구조적으로는 독립된 제도유형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제정하고 주무부처장과 

책임운영기관장간에 성과책임을 통한 시장 거버넌스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계층제 

거버넌스의 제도적 지속성이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기관의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근세, 2007). 첫째, 구조적 분화가 과정적 측면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는 기관장의 관리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재정기반, 과제성격의 

맥락에 적합한 책임운영기관의 다원적 제도화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일적 관리체계 보다는 주무부처와 기관간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운영규정의 협약이 바람직하다. 둘째,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제도 설계시 책

임운영기관화에 따른 분절성의 문제를 예방하고,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를 제고

하기 위해 성과관리 측면에서 주무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기본이념에 따라 행정안전부-책임운영기

관에서 주무부처-책임운영기관으로 제도운영의 기본축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을 고려할 때 행안부가 주관하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의 평가사업을 1년주기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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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의 ‘agency review’로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

가를 담당하는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와 운영의 분리 문

제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선임은 공운위의 결정사항이나, 실제는 핵심행정

부의 의사결정의 전제가 작동되기도 한다.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순기능과 더불

어 역기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거버넌

스 제도의 새로운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기관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의 가

능성 탐색하고, 그 경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의 책임성은 

주무부처가, 제도성과에 대한 책임성은 기재부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6. 통합서비스의 확대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조직의 기관 단위에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관리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노력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개별 기관 차원의 효율성 제고가 공

공문제 자체를 해결하였는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난제의(wicked)'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 간의 협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공거버넌스론이 강조하는 연계정

부(joined-up government), 협력적 파트너십을 그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 기구의 통합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의 관점에서 개별 기관의 기능의 효

율성 논리에 따라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고객인 소비자 관점에서는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경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

기 위해서는 고용, 훈련, 의료보험, 연금 등 서비스전달 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통합의 과제가 요구된다. 통합서비스전달 기

구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 낮은 수준의 연합(coalition), 중간수준의 제휴

(partnership), 그리고 높은 수준의 통합(joint venture)의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즉 휴

먼서비스 전달체계를 기구적 접근에서 볼 때, 우산기구(umbrella agency)의 개념을 검토하

고, 이러한 개념을 넘어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들 간에 서비스 연계, 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의 Jobcentre Plus를 참고하여 고용복지통합센터

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사

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호주의 Service Australia 기관 같이 사회서비스 분야의 통합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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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기구로 발전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분절적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유관 사회서비스기관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연

합조직체계의 군집화 단계,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단일창구 단계, 나아가 유관 사회서비스 구성 조직

이 하나의 통합서비스기구로 재탄생 되는 통합기구화 단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7. 시민서비스의 제도화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우리사회에도 자원봉사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어왔다. 그

런데 전통적인 자원봉사제와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제로 시민서비스(civic 

service)가 확대되고 있다 (McBride & Sherraden, 2007). Sherraden과 Eberly(1982)는 시민

서비스를 개인이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간으로 정의한다. 서비스는 사회에 대해 

갖는 개별 시민의 책임을 의미하고, 사회는 시민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본질적으로 자원봉사제가 갖는 사적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에 기반한 서비스의 공적특성을 강조한다. McBride 등은 시민서

비스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에서 57개 국가에서 210개 프로그램이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제는 파트타임 형태가 아닌 풀타임 봉사의 형태를 취하며, 봉사기간

이 평균 7개월 이상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McBride et al., 2003).4) 

시민사회의 성장과 공동체의 자치 가능성의 탐색으로 공･사 서비스와 구분되는 시민서비

스가 새로운 제도로 의의를 가진다 (김근세･박현신, 2011). 시민서비스는 전통적인 자원봉

사제와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 즉 전통적인 자원봉사(volunteering)가 무급의, 타인 지향

적인(other-oriented) 서비스와 관련된다면, 시민서비스는 유급이면서, 봉사자와 피봉사자

에 이중 초점을 가지는 서비스와 관련된다. 또한 전통적인 자원봉사가 특별한 욕구에 대한 

개인적 대응인 반면에, 시민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적, 제도적, 공식적인 속성을 

가진다 (McBride & Sherraden, 2007; Perry & Thomson, 2004). Perry와 Thomson(2004)은 

시민서비스가 시민들이 누리는 시민권과 국가에 대한 시민의 책임성을 조화시킨다고 본다.

향후 한국행정이 시민사회와 협치 및 삶의 질을 지향하려면 시민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국가목표의 관점에서 볼 때, 공

4) 미국 시민서비스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1930년대의 시민환경보존단(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 1960년대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 및 미국서비스봉사단(VISTA: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1970년대의 ACTION,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국가･지역사회서비스공사(CNC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와 미국봉사단(AmeriCorps)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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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전달에 있어 정부-시민사회의 협치와 시민사회와 서비스 공동생산의 확산에 제도

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순수한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현행 자

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넘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주도하는 ‘공적’ 성격의 시민서비스 제도

가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민서비스의 확산은 서비스 수혜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함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도 봉사와 참여를 통한 시민교

육의 기회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역량의 제고를 가져오는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서비스 사업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령인

구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역사적 유산으로 집행부중심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행정의 목표가 경제성장을 넘어 사회통합, 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

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방향성이 요구된다. 동시에, 미래 한국사회의 변동을 고려

할 때, 저성장과 정치경제적 양극화, 디지털기술의 급진적 혁신, 고령사회와 다문화사회, 기

후변화와 녹색국가화 등 미래의 역동적인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역량

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잡한 난제의 정책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합적

응체계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고, 열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능

에 정합적인 다원적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보다 분권적이고 유연한 정부역량을 위해, 집행부중심의 집중화, 집권화된 행정체

제를 보다 분화된 국정관리체제로 재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핵심집행부의 정책결정권한

을 행정수반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전환하고, 집합적 의사결정이 활성화된 국무회의를 운

영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각 부처에 대한 계선적 관할기능을 과감히 축소하고, 중앙관리기구

의 권한은 관리주의의 원칙하에 일선부처에게 위임하는 등 핵심행정부와 중앙관리기구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은 영역적 접근에서 국가의 기본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대한 잦

은 개편은 지양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의제

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도구로는 범부처적으로 정책조정이 유리한 대통령자문위원회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의 관리체계를 활성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행

정기관의 설계에 있어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경제행정기구는 전문가들의 기획 및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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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주의적인 기능원리의 정부조직설계가, 반면에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사회행정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방식의 내각내표원리의 정부조직

설계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의 기능적 접근에서 정부조직의 다원적 기능에 적합한 조직거버넌스

의 설계가 필요하다. 즉 정책개발-사업설계-서비스전달의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상이

한 정부기능에 적합한 조직거버넌스의 선택을 통해 다원적 행정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

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규제위원회의 독립화, 집행적 차원의 

관리자율성과 고객지향성이 요구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내실화, 자율책임경영체제를 지

향하는 공공기관 제도의 내실화, 통합적 서비스기구, 시민서비스의 확산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정부조직개편의 변화관리 차원에서, 과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인수위 

중심의 개편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하였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하는 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는 과거 발전국가의 집행부중심행

정체제의 유산으로 정부조직개편은 행정부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 기본

적 기능으로 입법부중심행정체제의 관점과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시 

기대했던 목표를 구현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근

세, 2016: 286).  

마지막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추구하는 행정가치와 국가성격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필요

하다. 정부조직개편이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가치갈등을 이해하고, 새

로운 행정부가 선택한 행정이념과 국가성격을 조망할 수 있다. 과거 발전국가의 집행부 중

심의 집권적이고 계서적인 국정관리의 제도적 지속성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시장적인 국정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의 제도변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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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부조직개편 방안 연구: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방향*1)

조문석(한성대학교)

김은주(한성대학교)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이 연구의 목적은 대내외 환경분석과 정부 기능 및 조직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새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매번 정권교체 시기마다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국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해왔음 

- 정부조직개편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국정운영 목표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자 국정운영 방향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

○ 역대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의 기능과 

구조를 확대해 왔음

- 1948년 11부 4처 3위원회로 출발한 정부 조직은 구조적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노무

현 정부가 들어서던 2003년 18부 4처 18청으로 증가

- 이명박 정부 시기 15부 2처 18청으로 부처 수가 감소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17부 3처 

17청, 문재인 정부에서 18부 4처 18청으로 확대

○ 정부의 기능과 구조적 확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의 규모 증가로 이어질 가

능성이 큼

-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 정원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역대 정부 중 부처의 수가 많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본 연구는 2022.3.25.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공동주최 특별기획세미나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발표문으로 저자의 허락없이 인용을 금합니다. 



38 _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공동주최 특별기획세미나

• 이전 정부 대비 노무현 정부 공무원 증가율은 8.23%, 문재인 정부 9.63%

- 정부의 기능과 구조의 확대는 정부 예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22회계연도 기준 본예산 규모는 607.7조 원에 달하며, 2017회계연도 지출예산 

400.5조 원보다 207.2조 원 많음

- 정부조직의 확대는 정책 실행을 위해 부처마다 산하 공공기관을 늘려 공공부문 전체

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이후 5년 동안 산하 공공기관의 수는 350개로 이전 정부 대비 18개 증가하였

고, 임직원 수는 11만 5천여 명 증가1)

•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출자･출연금, 보조금 규모는 2016회계연도 

67.8조 원 규모에서 2021회계연도 99.4조 원으로 증가

○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전략, 과제의 효과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새로운 기능 요구를 

정부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능을 신설할 수 있으나 기존 정부 기

능과의 연관성, 화학적 융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정부의 기능과 구조 확대로 인한 규모의 증가에 따른 방만한 조직 운영과 낭비적 요

인을 최소화해야 함

○ 시대적 요구, 환경 변화, 구조적 능률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환경분석, 기존 정부 조직의 기

능과 구조 진단, 해외 사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분석을 시행

-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 동인을 사회, 경제, 기술, 환경, 정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

부에 요구되는 기능 제시

- 정부의 기능을 국정 관리 총괄 및 기능 영역별로 구분하여 기능적 요구를 반영한 정

부조직 개편 필요성 제시

- 정부조직 전체의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여 기능과 구조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개편 방향 도출

1) 디지털타임즈 (2022.3.21.) “文정부 공공기관 18개･산하기관 118개 신설... 尹정부‘감축’주목. (최종접속

일: 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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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개

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함

Ⅱ. 환경 및 기능분석

1. 대외환경 분석

1) 사회적 동인

□ 글로벌 감염병의 주기적 출현에 대응한 보건 위기 대응 기능 강화

○ 2000년대 이후 사스(2003), 신종플루(2009), 조류독감(2013), 메르스(2015) 등 신종 감

염병이 주기적으로 출현하면서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4.7억 명, 사망자 609만 명 이상을 기

록, 우리나라 확진자 1,042만명, 사망자 13,141명 이상 기록(22.3.23 기준)

- 기후변화, 난개발, 환경파괴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확률이 높아

지고 주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2)

□ 인구절벽 문제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고용･노동정책, 평생교육 강화

○ 2000년대 초반 이후 저출산이 지속되고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감소

하면서 인구절벽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 기능 강화 필요

- 인구감소 현실화로 숙련인구 감소 대응,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노동 전환 촉진 및 평생

교육 지원 체계 강화 필요

-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용 안전망을 비롯한 사회보장 체계 강화 필요

□ K-culture 확산 지속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기능 활성화

○ K-POP,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류 문화는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K-culture로 자리매김

- 콘텐츠가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추세로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산업 진흥 기반

을 강화함으로써 K-culture의 지속성 제고 필요

2) 한겨레 (2020.5.19.) “전문가들 ‘새 감염병 발생주기,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최종접속일: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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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동인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의 가속화 대응 국가 R&D 투자 강화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

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중국･일본에 비교 열위

- 2018년 기준 미국과 비교하여 모든 분야에서 비교 열위에 있으며, 바이오, 로봇, 신재

생에너지 분야를 제외하면 중국의 기술력에 비교 열위3)

○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 R&D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비교 열위

를 극복하고 산업구조 개편 대응 역량 확보 필요

3) 경제적 동인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재편 대응 총괄 기능 강화 및 규제혁신

○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업구조 개편 선도(장석인, 2017)

-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한 새로운 산업에 진입한 기업이 새로운 산업구조의 주도

권 확보

• 디지털 전환 전담 부처 사례: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청(정부 데이터 활용 플랫폼 조

직), 일본 디지털청(행정 디지털화 컨트롤 타워)

○ 사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규제혁신 및 새

로운 산업 출현에 대응한 총괄적인 지원 강화 필요

-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 정책 강화 필요

□ 무역 갈등에 대응한 국익 보호 통상기능 강화

○ 미･중 통상갈등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역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통상기능 강화 필요

3)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18.5.29.)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중국보다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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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적 동인

□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대응 기능 강화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현실화로 EU를 비롯한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의무화하

는 유럽기후법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4)

-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항공･해운산업 청정연료 사용 장려 등 기후

변화 정책 강화로 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친환경 전환 대응 필요5)

□ 에너지전환과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경제안보 대응 기능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원재료 수급 불

안정 문제 등에 대응한 정책 기능 강화 필요

- 2021년 12월 독일 등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가스관 차단,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과 희

토류 통제 강화를 통한 자원 무기화 전략 가시화6)

• 경제안보 대비 조직: 일본 내각부 경제안보담당관실 내 전략물자 및 첨단기술 관련 

경제안보 담당 조직 신설

5) 정치적 동인

□ 신-냉전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외교･안보와 연계한 통일정책 기능 강화

○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 심화 등 신-냉전 시래 도래에 대응하여 동북아 외교･안보 기

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맥락에서 효과적 통일정책 추진체계 필요

2. 대내 환경분석

1) 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 과제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일자리정책, 주거･부동산 정책, 대북 및 외교정책, 여성 정책 등

4) 한겨레 (2021.6.30.) “EU, 2050년 탄소중립 의무화 기후법 채택”(최종접속일: 2022.3.3.)

5) 장영욱･오태현. (2021.7.22.)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세계경제포커스 Vol. 4 No. 44.

6) 한국에너지. (2022.1.3.) “세계는 자원 무기화로 접어든다”(최종접속일: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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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한국리서치, 2022)

□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

○ 국민은 차기 정부에 대해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및 주택가격 안정화, 산업구조 대

응, 불평등 완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등을 기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대응과 전환기 사회적 약자 배려

- 기후 위기 등 환경 및 에너지 정책,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비

• 경제성장 기반 마련(26%), 경제양극화 해소(20.6%),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20.2%), 코로나 방역 대응 및 일상 회복(17.7%) 등을 기대 (엠브레인 여론조사, 

2022.2)7)

• 경제성장률 제고(28.5%), 코로나19 위기 극복(24%), 공정과 법치 회복(16.2%), 양극화 

해소(14.5%),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12.5%) (매일경제･MBN-한국갤럽, 2021.12

.)8)

2) 정부 기능별 조직개편 필요성

□ 정부 기능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대외환경 동인과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따른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요구를 정

부 기능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고려

- 김정해 등(2021)의 연구는 행정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기능 분류에 근거하여 개편 방향을 제시

- 최근 행정･정책학계 의견 조사 결과 새정부 우선 과제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동산

정책, 연금개혁･국가재정, 일자리정책, 출산･양육정책 등 제시9)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전문가 의견과 연계한 기능 강화 및 개선 분야

○ 국무총리실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연계하여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관리･평가 기

7) 노컷뉴스 (2022.3.14.)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경제, 경제, 경제” (최종접속일: 2022.3.15.)

8) 매일경제 (2021.12.30.) “새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222160/

9) 중앙일보 (2022.1.6.) “전문가가 꼽은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기후ㆍ에너지’ [행정･정책학회 토론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743#home (최종접속일: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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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강화하고 부총리제도를 개선

-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예측 기능과 국무총리실의 정책 총괄 

기능 강화 복잡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기획재정부의 재정기능과 예산 및 기획기능을 분리하여 예산과 재정기능의 집중 문

제 개선

○ 과학기술 분야 기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신산

업 성장동력 발굴

○ 보건 기능의 분리와 강화를 통해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국민 안전 위협 요인 대응 역량 

강화

○ K-culture 문화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한류 문화 확산의 지속성 제고

○ 외교-통일, 환경-산업, 여성-복지-고용-교육 등의 기능통합 및 연계 강화로 환경적 동

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구분 개편필요 기능 개편방향

국정관리
총괄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 개선 필요
∙총리-부총리-장관 3 tier 개선필요
∙국무조정실 조정기능 강화
∙위원회 기능 통폐합 

∙청와대 비서실 개편 및 권한 부처 이양
∙부총리제도 개선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관리･평가 강화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재편

일반행정

∙미래 예견 및 미래 이슈 대응강화
∙정부 조직 및 인사 기능 통폐합
∙예산과 재정 기능 집중문제점 개선
∙행정자동화(RPA) 및 조직･인력 적정화
∙사회통합 및 갈등조정기능 강화
∙중앙-지방 분권화 
∙공공-민간 협업 강화

∙미래 예견 기능 전담 조직 신설
∙조직과 인사 기능 통합
∙예산과 재정 기능 분리
∙미래 행정변화 대비 조직･인력 축소
∙이민･다문화 조직 기능 강화
∙중앙-지방 분권화 지속 확대
∙공공-민간 협업 정책랩 운영 확대

경제･산업

∙산업구조 개편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플랫폼 노동시대 대응
∙데이터 활용기능 강화
∙혁신경제를 위한 규제완화
∙국토교통과 주택정책 기능 조정

∙산업구조 전환 전담조직 지정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연계 강화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고용훈련-평생교육 연계 강화
∙민간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규제완화
∙주택정책 기능 강화

사회복지
노동
안전

∙보건, 의료, 복지 기능 개편
∙팬데믹, X-event 신종위험 대비체계 
∙일자리 감소 대비 사회안전망 개편
∙재난안전 분야 확대 및 대응체계 강화

∙보건 기능 분리독립
∙신종위험 예측 및 대응 기능 조직 지정
∙사회안전망 확대, 연금개혁 기능 강화
∙이상기후 자연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정비

과학기술
교육문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조정
∙평생교육기능 강화
∙문화체육

∙교육부 규제기능 조정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기능 조정
∙K-컬쳐 문화산업 지원 기능 

<표 1> 정부 기능 영역별 개편 필요성 및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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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정해 외(2021) 참조하여 저자 재정리

3)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 효율성

□ 정부조직개편 수요 증가

○ 사회･경제의 변화 속도와 비교하여 지난 10년간 정부 조직개편은 소폭으로 진행

- 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 구조 등 시대변화에 대응한 정부 기능조정 필요

-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며 조직의 

구조와 규모를 축소하는 대규모 조직개편 진행

- 참여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짐

□ 정부 구조와 규모 확대로 인한 낭비적 요인 최소화 필요

○ 지난 10년간 소폭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 구조와 규모는 증가하여 환경 변화

에 대응한 기능 요구를 개별적으로 반영하면 낭비적 요인 증가

- 기존 정부 기능과 조직을 기반으로 기능 강화 수요를 반영하고, 융합과 통합을 통해 

효율화가 가능한 조직개편 방안 필요

○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어 현재 

18부 4처 18청 규모

- 미국 15개 부처, 일본 13개 부처, 프랑스 16개 부처, 독일 15개 부처 등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의 부처 수는 우리나라보다 적음

○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 정원은 지속 증가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113만 명에 달함

- 참여정부 시기 공무원 규모는 97만 8,711명, 이명박 정부 99만 827명, 박근혜 정부 

103만 2,331명으로 지속 증가 

∙과학기술 R&D 조정 ∙과학기술 R&D 투자 확대

환경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전략 추진 필요
∙환경-산업 연계 조정 강화
∙에너지 전환 전략수립 및 집행 

외교안보
∙통일외교 기능통합
∙경제통상, 경제안보 기능 강화
∙우주시대 대비 기능 신설

∙통일외교 기능통합 및 부처 개편
∙통상-외교 연계 강화
∙항공우주 정책 및 집행 전담조직 신설

기타
∙여성가족부 기능 재검토
∙청년전담조직 기능 재검토

∙여성가족부 기능 재조정
∙국조실 내 청년전담조직 기능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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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민정부

('97.12.31)
국민의정부
('03.2.24)

참여정부
08.2.24)

이명박정부
('13.2.24)

박근혜정부
('17.5.9)

문재인정부
('20.12.31)

총 계 935,760 904,266 978,711 990,827 1,032,331 1,131,796

행정부

소 계 919,154 884,916 956,093 966,227 1,006,145 1,106,552

국 가 561,952 576,223 607,717 615,589 631,380 735,909

지 방 357,202 308,693 348,376 350,638 374,765 370,643

입법부 등 16,606 19,350 22,618 24,600 26,186 25,244

증 감 49,581 -31,494 74,445 12,116 41,504 99,465

증감률 5.59% -3.37% 8.23% 1.24% 4.19% 9.63%

<표 2> 역대 정부 공무원 정원 현황 

출처: 정부조직관리시스템 홈페이지10)

3. 소결

□ 대내외 환경변화 동인에 대응하는 정부 기능 요구

○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 대한 기능

적 요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미래 예측 및 기획기능과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사회 환경 변화의 불확실

성과 복합적인 난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과학기술 분야 정책기능과 R&D 투자를 강화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4차 산

업혁명의 기술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경제･환경 문제 대응

- 국제적인 보건 위기와 패권 경쟁 심화 등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능 강화 

필요

•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미래 예측, 디지털 전환, 복합 난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지원 조직과 기능 신설 

10) https://www.org.go.kr/psncpa/pbsvnt/selectIrds.do#none (최종접속일: 2022.3.11.)

구분 환경적 동인 요구 기능

사회
Ÿ 인구절벽, 글로벌 감염병 주기적 출현
Ÿ K-culture 확산
Ÿ 평생교육 수요 증가

Ÿ 보건 위기 대응체계 강화 
Ÿ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 및 평생육 강화
Ÿ 세계선도 문화산업 활성화

기술
Ÿ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Ÿ 자동화･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속화 

Ÿ 국가 R&D 투자 강화
Ÿ 혁신기술 민간-공공 협업체계 강화

<표 3> 환경적 동인과 요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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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국정비전을 실현하는 정부조직

□ 국정운영 방향을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

○ 정부조직은 국가비전과 정부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먼저 국정운영 

방향이 설정된 뒤 이를 실현하는 정부조직으로 개편해야 함

○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새 정부의 목표로 경제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 국민 통합으로 

설정하고,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안전정부, 통합정부’ 로 방향성을 설정

- 임기 내 새 정부의 목표와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

□ 정부조직 개편의 대원칙에 따른 구조 재설계

○ 정부조직 개편 이전에 대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며, 다음과 같

이 제안할 수 있음

- 정부 기능분석에 근거하여 정부 전체 기능의 조합을 고려

- 파편적 아이디어, 관련 분야 이익집단의 요구에 기반한 개편 지양

- 부처간 협업･정책조정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

- 관료조직 민첩성･유연성 제고할 수 있는 조직 개편

경제

Ÿ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재편 대응
Ÿ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
Ÿ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침체, 기술 안보, 

보호무역주의

Ÿ 경제 안보 정보분석 및 대응 기능 확보
Ÿ 국익 보호 통상기능 강화
Ÿ 미래산업 구조 개편지원 강화
Ÿ 융합･신기술 규제혁신 기능

환경 Ÿ 기후 위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Ÿ 탄소중립 글로벌 목표 연계 전략
Ÿ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 수립･집행
Ÿ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강화
Ÿ 에너지 가격 상승 대비

정치
Ÿ 미-중 갈등과 신냉전 시대의 도래
Ÿ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Ÿ 국익 우선주의, 북핵 문제 표류 

Ÿ 외교･안보 정책과 연계한 통일정책 정립 
Ÿ 신냉전 시대 대비 외교･안보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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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형 정부(convergence) 지향

□ 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정부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발전은 사회 전반에서 기술융합, 분야간 연계를 요구하나 

우리나라는 부처할거주의에 따라 각 영역별로 부처가 세분화됨

○ 정부조직 세분화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부처할거주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융합형 정부(convergence)조직 지향

○ 지난 10년간 분화의 원리에 따른 조직개편이 진행되었음(문명재, 2021). 기술 및 분야

간 융합 요구를 고려할 때, 차기 정부 조직개편은 통합의 원리와 분화의 원리 중 통합

의 원리로 조직설계 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부문 비대화 및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통폐합 필요성 고려

○ 역대 정부 부처 수의 변화, 주요 선진국 정부 부처 수, 최근 공공부문 확대경향 등을 고

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통폐합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수 변화: 국민의 정부 53개, 참여정부 56개, 이명박 정부 47개, 박근

혜 정부 51개, 문재인 정부 55개

- 미국 15개, 일본 13개, 프랑스 16개 등 경제 규모와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주

요국가에 비해 한국의 부처 수는 18개로 많은 편임

-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종사자 수 및 인건비 예산 증가, 공기업 부채 증가. 인력 측면에

서 비대해지고 경영 측면에서 방만해진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화 노력 필요

□ 통솔의 범위와 화학적 융합을 고려한 조직 설계

○ 융합형 정부를 지향하되 통솔의 범위(span of control)를 고려한 적정 규모 조직설계, 

부처간 화학적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대규모 정부부처가 공룡부처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직을 설계해야 하며 정부조직

법상의 차관급 공무원 수 및 통솔의 범위를 고려

- 부처간 물리적 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화학적 융합이 가

능한 분야와 부처를 융합해야 함 

•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내부관리 측면에서 조직융합관리 미흡, 부

처통합 목표달성 측면에서 학교교육 자율화, 과학기술전략 수립 역량, 과학기술정책 

일관성 분야 성과가 낮다고 인식함(김근세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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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

1)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 개선과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실현하는 ‘개혁정부’

□ 국무총리 권한 및 위상 강화와 책임총리제 실현

○ 행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정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조

직(참모적 업무를 수행하는 ‘처’)으로서 기획예산처, 통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을 

총리 소속으로 설치

- 거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재정 기능을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여 

정부조직 내부 통솔의 범위 확보

□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부총리 승격

○ 부총리 1명(예.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로 전환 

- 현재 2명의 부총리를 통해 경제부문과 사회부문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이 미비하다는 비판 제기

- 경제부총리제, 사회부총리제를 폐지하여 책임총리 중심의 정책조정 기제를 효율적으

로 운영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산업 전환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신성장동

력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 확립

□ 책임장관제 강화를 통해 행정 각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책임장관제를 강화하여 각 부처 정책 목표 중심의 정부조직 관리체계 구축 

○ 청와대 조직 축소 이후 정무 조정 및 복합 난제 해결 기능 특임장관 신설

- 청와대 수석비서관 폐지 시(정무수석 포함) 특임장관으로 정무장관 신설

- 특임장관에게 복합난제 해결(예. 일본 내각에 최근 경제안보 담당 장관 신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협업 등의 임무 부여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부처간 협업 및 행정혁신

○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각 부처 행정서비스를 연계하고 국민 개인 맞춤형 행

정서비스 제공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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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혁신 기능 강화로 미래사회 전환을 준비하는 ‘미래정부’ 

□ 과학기술정책 기능 및 위상 강화

○ 과학기술 기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하여 과

학기술혁신 선도

- 미래사회 대비 산업구조 전환,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 문제해결 등을 

위한 혁신 기능을 강화

○ 우주경쟁시대 대비 항공우주 정책 및 집행 전담조직 신설 필요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기획 및 관리 역량 제고

○ 정부의 미래예견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문제 사후적 대응이 아닌 이슈예측을 통해 정책

문제 사전 대비

- 현재 재정경제부의 기획기능을 이관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미래예측 및 기획기

능 강화 

○ 디지털전환 준비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으며, 정부 내 데이터를 생산, 분석, 공유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개편 필요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기능 강화

3) 정부와 민간의 실용적 협력과 신냉전시대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정부’

□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실용적･효율적 정책 관리체계 구축

○ 정부 각 부처의 규제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부-민간 협력 기능 강화

- 글로벌 시장변화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내 시장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규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부터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지원으로 전환

○ 교육부 규제기능을 최소화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및 산학협력 진흥 

기능을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교육부를 교육혁신

인재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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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육혁신 지원 및 산학협력 진흥 기능 강

화하되,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

□ 부처 공공기관화 및 기능통합을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육지, 해양, 우주 등 공간의 입체적 개발･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외청에서 공단 또는 공사

화하여 정부조직 슬림화 

○ 글로벌 환경변화와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점을 고려하여 북한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외교와 통일 관련 기능통합

○ 산업생태계의 전반에 걸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능통합

4) 국민이 안심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부’

○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여 보건부 신설하고 주기적 팬데믹 신종위험 출현에 따른 보

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 건강위해요인 관리기능 강화로 국민 건강 지원 강화 필요

5)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통합정부’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 후 복지부는 연금개혁, 양극화 해소 노력 강화

○ 고용없는 저성장, 자산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부 노력 강화

○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복지부 및 관련 부처 참여하는 TF를 통

해 연금개혁 추진

□ 여성･가족 기능을 기능별 조직으로 재배치 기능 통합성 및 정책 실효성 확보

○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기획예산처(신설), 교육혁신인재부(신설), 복지가족부(통합), 법

무부, 경찰청 등으로 재배치하여 기능별 효과성 제고 

- 대상별 정책으로 인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개별 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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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합적 가치 구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사회통합 가치 실현 기반 확보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

훈부 설치

Ⅳ. 정부조직개편 방안

□ 정부조직 개편 개요

○ 정부조직법상 18부 4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재편하여 정부의 구조

를 축소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방만함을 제거하고 효율성 제고

- 융합과 통합, 통솔의 범위, 화학적 융합을 고려하여 미래산업부, 국토교통부, 외교통

일부 설치

-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공공기관화하여 정부부

처 효율화 및 공공-민간 협업 기반 지역개발 강화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 예산, 통계, 인사, 법제 기능을 설치하여 총리실 정책 총괄･조

정 기능 강화

○ 책임총리제 및 책임장관제 도입에 따라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폐지하여 정책조

정에 따른 비용 부담 최소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총리로 승격하여 과학기술 분야 정책･조정 기제를 확립하

여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발굴

- 미래사회 전환 대비 국가 R&D 투자를 통해 산업･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

1.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 통계처 설치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총괄･기획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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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의 권한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총괄관리 역량 강화

○ 기획, 예산, 법제, 인사, 통계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총리 소속으로 배치하여 책

임총리제 기반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과 권한 강화

- 정책 환경의 복잡성,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기획 역량 강화

- 기존 정책조정 기제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 최소화 필요

○ 책임총리제 도입에 따른 조정기능 강화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폐지하여 정책조

정 효율성 제고

□ 기획예산처 설치로 총리실 기획, 자원 배분, 성과관리 기능 강화

○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 설치

- 기획과 예산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여 통솔의 범위를 조정하여 부처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설치하여 환경 변화 및 

위기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정부성과관리 업무의 중복성 제거로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거버넌스 확립

○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하고 데이터 관련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와 플랫폼 구축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생산 및 관리하는 데이터의 공유 기반 강화 필요

-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 지원 강화

- 정부･민간 대상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 강화

• 영국은 정부 데이터 활용 플랫폼 조직으로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 신설, 일본은 

행정 디지털화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청 신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과 위상 강화로 미래사회 전환 대비 혁신 기반 강화

□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부총리로 승격하여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혁신 동력 창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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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리는 과학기술, IT, 산업, 국토, 해양, 교통 등 과학기술 R&D 총괄

○ 부총리제 기반의 과학기술 국가 R&D 투자 강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별 비교우위 

확대 및 산업구조 개편 대응 역량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 내 위상 

강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부총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항공우주청 신설로 항공우주 기술 및 산업기반 강화

○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에 산재한 우주개발 조직을 일

원화하여 항공우주 R&D와 산업 육성 기반 강화

- 우주개발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항

공운송사업진흥법(국토부) 등 산재된 항공우주 정책･법률 일원화

- 항공과 우주 부문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여 미래 고부가

가치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 항공･우주 산업정책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 기대 가능 

- 2030년대 항공산업 고도화 및 선진화를 통한 항공 G7 진입을 위한 항공･우주 기술 

선진화 및 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 미국 항공우주국(NASA), 러시아연방우주청(F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영국우주국(UKSA) 등 주요국 우주 컨트롤타워 운영 중

□ 국무총리 소관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로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 정책조정 강화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디어, 콘텐츠 기능 담당 

부처 간 정책조정을 지원함으로써 K-culture 확산 지속 

- 위원회는 미디어 및 콘텐츠 기본계획,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산업 진흥

을 위한 시책 수립 등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업무 담당 

3.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여 글로벌 감염병 등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기능과 소속 질병관리청 분리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하고, 보건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배치하여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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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감염병 주기적 출현에 따른 보건 위기 대응 전문성 강화

- 보건 부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코로

나19 등과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확립

• 독일, 호주, 캐나다 등 보건부가 독립된 국가의 인구 100만 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가장 적음11)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위해요인 관리 기능 강화로 국민 건강 지원 강화

○ 기재부, 복지부, 환경부 등 부처에 산재한 건강위해요인 성분검사･공개 등의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 담배, 생활 화학물질 규제체제를 일원화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

민 건강 지원 기반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건강위해요인 성분 검사 등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가능

4. 외교, 통일 기능을 통합, 외교통일부를 설치하여 신냉전 대비 통일, 외교 기능 강화

□ 외교통일부 설치로 신-냉전 시대 동북아 외교･안보를 고려한 통일정책 추진

○ 외교통일부 설치를 통해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북정책

과 통일정책 추진체계 확보

-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의 심화로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의 

맥락에서 통일정책 추진 필요

○ 현 통일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해서 통일정책기능을 

강화함

5.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 고등교육혁신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 교육부의 기능을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하여 미래 혁신 인재 양성기반 확립

○ 규제 중심의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혁신 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심 체계로 전면 재편

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혁신 인재양성 기반 강화

- 고등교육정책실의 대학교육 혁신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미래 

교육혁신 동력 확보

11) 중앙일보 (2020.6.26.) “질병청 승격은 부분적 대안, 차기 정부선 보건부 독립을” (최종접속일: 2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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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교육기관의 자율적 혁신이 가능

하도록 지원체계 강화

-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하여 교육혁신인재부의 정책 심의

○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 및 인재양성 계획과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 지원을 담당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지원

- 학교정책, 입시정책, 대학정책 등 교육 관련 사회적 현안 대응역량 강화

-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한 부처별 현안에 대한 조정을 지원하여 인재양성 정책 추진 기

반 강화

6.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기능의 재배치로 기능별 정책 일관성과 효과성 제고

□ 대상별 정책기능을 기능별 조직으로 재배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제고

○ 여성가족부의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권익증진 담당 조직을 기능별 부서로 재배치함

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

- 대상별 정책 추진체계로 인한 정책조정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개별 정책의 효율

적 추진체계 확보

• 여성정책국의 성별영향평가 기능 기획예산처(신설)로 이관

• 여성인력개발, 청소년정책 기능 교육혁신인재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이관

• 가족정책 기능은 복지기능과 통합하여 복지가족부로 재편

• 권익증진 기능은 법무부, 경찰청 등 기능별 소관 부처로 이관

7. 국토해양부 설치로 입체적인 공간 개발･관리와 교통 정책 역량 강화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국토･해양･교통 정책 기반 확보

○ 육지와 해양으로 이원화된 국토･해양 관리체계를 항공･우주 영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를 설치, 영토･영해･영공의 입체적 개발･관리 역량 강화 

- 항공, 우주 공간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강화 

- 육지에서 해양으로, 해양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공간의 종합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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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여 효율성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공공기관화를 통해 정부부처의 수를 감축

하고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 기반 확보

8.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미래산업부를 설치하여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 미래산업부 통합 신설로 신성장 산업 생태계 지원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하여 기업 규모 기준 정책으로부터 기업의 

생애주기와 산업생태계 중심의 지원정책 기능으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전통적 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전통적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통상정책 추진 기반 확보 필요

□ 자원에너지청 신설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원무기화 대응 역량 강화

○ 신설되는 미래산업부 소속으로 자원에너지청을 설치하여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무

기화 등 에너지･자원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역량 확보

- 러시아, 중국 등 자원을 무기화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 원재료 수급 정책 추진 

필요

- EU를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분야의 친환경 전환 지

원 체계 강화 필요

9. 국가보훈부 설치로 국민통합 기반 구축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국가예우정책 통합으로 효율성 제고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방부, 인사혁신처 등에 산재한 재해보상 업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예우정책 통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정부 가치 구현 필요

-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보훈 관련 부처는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보훈 정책 

담당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다양

○ 국가보훈부가 예우, 보상정책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국가유

공자 대상 국가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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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된 대상자를 보훈 영역으로 편입하여 국민통합 실현 기반 확보

10. 기후환경부 개편으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전략 수행 역량 강화

□ 환경부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 대응기능 강화

○ 기후탄소정책실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부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 대응  역량을 확보

- 기후위기의 현실화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친환경 전환 추진 필요

Ⅴ. 결론

□ 융합형 정부 기대효과

○ 18부 4처 18청의 기존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통합 재편하여 정부조직 전체의 

규모를 조정하고, 부처 내부의 안정적 통솔범위 확보

○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강화, 정부조직의 운영 효율성 제고, 정부 부처간, 정

부-민간 협력 강화

○ 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 개편 시 개편 기대효과 및 재정적 효율성 정도를 검토하여 구

체적 성과를 도출

-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을 때 재정적 절약을 성취할 수 있다

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함(이창원･임영제, 2009)

□ 정부조직개편 역사로부터 반면교사

○ 과거 조직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편 결과 예측하여 반복적･
임의의･정치적 개편 지양(박중훈, 2016) 

○ 정부조직개편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정수행 및 조직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

을 높이고자 개편하였으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김윤권 외 2011; 

박용성 외 2014)

- 그 이유로 정치적 차원의 조직개편, 외형상 통합이 내부 조직 및 업무 통합으로 이어

지지 못한 점 등이 원인

○ 따라서 융합형 정부를 지향하되 화학적 융합, 통솔의 범위를 고려하여 조직구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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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필요

□ 정부조직개편 목적 달성을 위한 협치 필요

○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조직의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정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음(이창원･임영제, 2009)

○ 행정학 관점의 정합성 분석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정부조직이 결

정되므로 새정부 출범 이후 최종 개편안 국회 통과까지 협치 정신을 발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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